








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집 33권의 판례20)는 관련영역

의 대강적 결정권한 또는 근본적 결정(wesentliche Entscheidung)권한은 법률을 통하여 

국회만이 갖는 것이지, 위임입법을 통하여 행정부가 내리지 못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

다. 다시 말해서 독일헌법 제80조의 명확성의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규명령

을 통하여 구체화(具體化; Konkretisierung)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이

해된다. 독일 연방행정법원 판례집 49권의 판례21)는 이른바 “동태적 기본권보장(動態的 



基本權保障; dynamischer Grundrechtsschutz)”을 천명한 판례로 유명하다. 다시 말해서 

이 판례는 입법부의 근본결정을 행정부가 구체화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. 이에 

따르면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에 불가피하게 추상적 기준이 정

하여 질 수밖에 없으므로, 하위법령을 통하여 법률의 추상적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적 발

전의 정도를 시대에 맞게 신축성을 갖고 대응할 수 있다는 권이다. 이러한 신축성은 결

국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입법기술이므로, 이른바 동태적 기본

권보장으로서 헌법상 허용된다는 것이다. 이른바 빌(Wyhl)사건의 판례22)에서 행정규칙의 

성격 및 지위에 대하여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다.23) 이를 요약하면, ① 행정규칙은 “규범

을 구체화하는 행정규칙(normkonkretisierende Verwaltungsvorschriften)”의 경우에는 

“규범을 해석하는 행정규칙(norminterpretierende Verwaltungsvorschriften)”의 경우와

는 달리 “규범이 설정한 한계 내에서” 외부효과(外部效果; Außenwirkung)를 갖는다. ② 

사영역(私領域)(과학자등 전문가집단·협회)에서 제정된 기술기준(技術基準)이 이른바 “미

리 이루어진 전문가의 감정(antizipierte Sachverst�ndigengutachten)”으로서 행정절차에

서 제도화되고, 행정절차에서 고려되어 제정된 경우, 새로운 기술기준이 나와 변경되지 

않는 한, 법관은 이 기준을 안전성에 대한 추정기준(推定基準)으로 인정하여 이에 구속된

다고 하는 이른바 “추정적 구속력(推定的 拘束力; pr�sumtive Verbindlichkeit)”의 이

론24)은 정당하지 않다고 선언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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